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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 여성 등의 국내 이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는 다문화가정이 매

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또한 20012 통계에 의하면，우리나라 결혼 인구

의 약 8.7% 정도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며，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다

문화 가정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러나 지금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법령들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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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국적법，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관련 법률들은

상호 간에 관할기관，내용，추진체계 퉁이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거나 보호해야

할 부분이 빠진 경우가 었다.그리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

들을 제정할 때에는 당해 법률들의 입법목적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다 정밀

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또한 법률에

실질적인 다문화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제

규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연 불법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의 취학을 위

하여 자녀들의 주소지를 종교단체，시민단체 또는 학교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 불법노동자인 부모들이 취학과 의료보험의 주소지로 인한 추방사례에

대한 우려를 없애야 한다.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아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

육과 의료혜택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조항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추가하여 다

른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도 체계적인 입법방안의 하

나가 될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다문화 가족，다문화가족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 가족

I . 서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
1일 한 �중 양해각서의 폐지로 한국과 중국 어디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

록 혼인신고절차가 변경된 뒤，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국제결혼의 대상국가도 과거와 달리 1990년대부터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

핀，옹골，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연방 국가 등으로 외국인 아내의 출신지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외국 여성들이 국내로 이주함에 따라 우리사회

에는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12 통계에 의하면，우리

나라 결흔 인구의 약 8，7% 정도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향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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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만 여명의 외국인배우자들이 있

으며， 혼인뀌화자는 약 7만 7천명 수준이다.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숫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하고，모

국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질 가능성

이 매우 높으며，이러한 문제는 그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

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부모 특히 엄마와 함

께 지내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늦는 경우가 많고，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현재 초 •중 •고 취학연령의 다문화가정 아이

들 중 24% 는 다양한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농촌지역의 아이들의 출산을 증가시킴

으로써 사회적인 큰 문제로 등장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방지에 기여하며，

노동시장의 활성화 와 국가 간 교류에서 이중 언어 구사능력과 다문화적 감

수성을 강춘 유능한 인력 제공 등의 기여가 가능하다.따라서 다문화가족 자

녀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할 경우 출신국과 우리나라를 이어 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고，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우리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

다.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체류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 41가

])통계청의 ’2012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의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는 2만
753건으로 전년 (2만 2363건)보다 72% 줄었다 외국인들과의 혼인율은 2005년을 점으로 줄
어드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총 결혼 건수 대비 8-10%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 중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72.9%. 외국인 남성과의 혼인이 271% 이다 국제결혼 현황，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2013. 4.29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http://index.go.kr/portal/mainl
EachDtlPageDetail.do? 띠

2)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013년 12월호，볍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4연
3) 권영호 •지성우 •강현철，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
구원.2009. 9. 30. Ü연

4)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이로미，장서영，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제 14권 제1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센
터.2010. 182변
설동혼이혜경�조성냥，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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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으나，준비 없이 마주친 급속한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현상은 단일

민족의 전통사회에 기반을 둔 한국사회에 다양한 시련과 과제를 가져다 줄

것이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또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들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을 예상하고，“다문화가족지원법” 이외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정치 •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의 관련 법률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가 부

족한 부분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의 기본원리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은 “가족”으로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즉 가정을 규율

하는 법이다.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고 국가는 가정의 행복

과 유지를 통해서 중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 51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법제

는 다른 법률들과 동일하게 다룰 수 없고，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이 다문화가

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법적 성격상 그 수범자가 일반 국민 즉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민법의 가족법과 그 규율원리를 달리한다 6) 다문화가
족 관련법제들의 규율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동등대우의 원칙

우리 헌볍 제11조에서는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

5) 황정미 1 다문화가족과 국민의 경계-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민족연구 50권，
한국민족연구원， 2012，64변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제3조부터 제 16조까지 목척이냐 과태료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장
관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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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평등권은

문리 상으로는 국민의 권리로 볼 수 있으나 우리 학계와 판례 71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하며，평

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됨에는 이론이 없다.

우리 헌법 제 11조에 따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원칙에 의하더라도 상대적

평등은 허용되며，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므로 국가는 국적을 기준으로 국민

과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평등권은 내국인 가족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다문화 가족 상호간에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

다는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8)

2. 소수자보호의 원칙

우리 헌볍에는 명문화된 소수자 보호조항은 없다 9) 그러나 판례와 학설은

소수자보호를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서 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을 소수자보호정책의 대상으로 인

식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외국인 배우자와 우리 국민의 혼인의 급

격한 증가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수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부처별로 통일

적인 지도원리 없이 정책이 시행되었다.

3. 공폰의 원칙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공존”이란개념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민족 문화를

7) 성낙인，헌법학，법문사，2014，1003연，
8) 송오식 1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법학논총 재3집 제1호，2013，전
남대학교 법학연구소， 56면

9)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허영‘한국헌법론， 박영사，2007，329-343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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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그 국가 사회에서 폭넓게 수용하는데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다문

화가족에 대한 초기의 대처방안은 이주 결혼을 한 사람이 한국문화에 빠른

시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화에 정책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게 주어진 문제는 결혼과 출산，양육，교육，취업 문제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기만을 강

요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우리사회

로의 통합이나 적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다문화가족의 우리사회로의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심적-물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10)

川.다문화 가족 관련 법제의 현황과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 관련법제

(1) 다문화가족 형성단계와 관련된 법제

다문화 가족의 형성단계는 해외에서 결혼여성이 국내에 들어오고 결혼이

성립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체류와

국적취득 즉 국내에서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법률이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관

련이 깊다 111
이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문제가 결혼이민자가 체류자격이나 국적취득에 의

한 신분보장을 받으연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따라서

주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관련 법률로

서 적용된다

10) 송오식 1 위의 논문，57면
11)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이경희，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정과 개선방향-다문화기족의 정

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제32집，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2010，2，52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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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제7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영주권부여 자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우선 ‘고액투자외국인’인데 이런 경우 영주권의 취득은 매우 쉽다.즉 출입

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사업자가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하고 5
명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면 그 사업가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첨단기술 분야 및 특정능력을 보유한 자 또는 특별공로자이

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심사요건은 매우 까다롭다.심사요건으로는 해당 분야

의 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 �포장 수여 받을 것

이 요구된다.

세 번째 유형은 외국인이 7년 이상 국내에 상주하여 거주권을 획득한 뒤 다

시 5년이 지나면 영주권 획득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이다.이 사례에는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수입’을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입의 기준은 ‘한국인

의 1인당 국민소득 이상일 것’이필요하다 12)
이처럼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까다

롭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한 후 가족을 이뤄 안정된 생활을 하며 최소기간

12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해도 영주권을 갖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국내로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확

보된 극소수만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1990년대 프랑스의 경우에 제

1세대 이주민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고，제 2，3세대 이주민에게는 자동적으

로 선거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으며，이 정책으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이주민

세대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13)
우리나라의 현행 영주권 부여의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가족들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획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371목 자격별 부여기준 및 제출서류， 외국인 체류 매뉴영，
2013. 12.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94-211면

13) 권영호 지성우 강현철，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
구원，2009. 9. 30. vii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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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이는 다문화가족 사회에 갈등의 원

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영주권 취득의 요건을 낮추는 입법적 조치가 필

요할 것이다.

2) 국적법

이주민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할 때에는 국적법에 의하면 그 법적 지위

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국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이주여성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나 귀화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석을 하게하는 강제 규정 14)과 필수서류

중 하나로써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었다.

이러한 규정틀은 평등하여야할 가족관계에 상하의 위계질서를 만들고，한국

인 배우자인 남성의 우월의식을 고취시켜 이주민 여성을 비하하는 마음을 갖

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개정하여 이주민여성 단독으로 체류기

간 연장이나 귀화신청 서류의 접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인 남성과 법률혼관계인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

는 여성의 경우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한국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귀화신청을 할 수 없도

록 현행 국적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한국인 남성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및 그 자녀의 경우에도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

흔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도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전제로 하여 귀화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향으로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의한 귀화의 경우 이주민여성에게 불리한 제반 조항들

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적법과 체류관리지침에 의하면，‘이혼에의한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이주민여성 측에서 혼인의 파탄사유가 한국인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지만 이주

14) 혼인동거자의 결혼요건，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홈페이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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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의 부족과 언어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

료들을 자력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따라

서 이러한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이주민여성에게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15)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었다

또한 현행 체류관리지침에 의하면，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체류는 가능하

지만 취업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의 학대 등 다양한 사

유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최후의 경우에는 소송행위도 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지침에 의하면 이혼소송

중에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이주민여성들이 이흔소송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3) 결혼중개엽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주민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과정은 대부분 결혼중개회사를 거쳐 상

대방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고 결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결혼중

개업자가 국내 남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공적

인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는 결혼중개회사가 이주민여성에게 상대방에 대한 정확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이러한 상황에

서는 결혼정보회사가 이주민여성에게 상세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혼과 다문화가족의 형성이 어렵

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결혼중개엽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결혼중개업자의 책임을 명시하

고，만일 이러한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한 경우에는 엄격한 민•형

15) 권영호 �지성우 •강현철，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판련법에 대한 입볍평가，한국법제연
구원.2009. 9. 30. viii변에서 인용

16) 권영호 지성우 강현철，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
구원‘2009. 9. 30. viii변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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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행정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당해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중개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아울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해

결혼중개회사에 주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는 입법조치도 필요하다-

(2) 다문화가족 정착 단계 관련 법제

다문화 기족이 일단 형성된 이후에는 다문화 가족이 유지되고 정착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지원하

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사회복지혜택의 증 7)-，사회통합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의 외국인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는 재

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

들은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문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

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단행법의 형태로 독립적으로 규정 •

시행되고 있는 입법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들

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따라서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률들의 구체적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이 분야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다문화가족과 그렇지 않은 일반 가족들과의

형평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족을 지나치게 보호할 경우에는 한정된 사회적 기

본권 실현수단으로 소수자 중에서도 외국인，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에 한해

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었다

위에서 언급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외에도 사회보

장기본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는 외국인 특례조항을

두고 있고，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중 국민기초생활법， 사회복지서비스볍 분야

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

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외국인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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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지연상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과 문체점

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7]-.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다문화가촉지원법은 다문화가촉이 안정적인 가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9
월 22일 제정되었다.다문화가족지훤법과 관련해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

항은 당해 법률에 의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이다 17)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와 지원의 대상은 <D 재한외국인 처우 기

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척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척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í)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

진 가족에 한정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명등한 가족관계를 누

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

다.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둥에 대한 보

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

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만일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툴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용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아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빛 사실확인 등에 있

어서 언어통역，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

신 �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J7) 조상균 이송우 전진회， 다문화가정 지원업제의 현황과 과제，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2때8. 16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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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아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통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

고，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

고，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볍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5조부터 12조까지의 법률상의 혜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아동보육 �교육，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센터의 지정 등)

등 모든 항목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

를 통하여 출생한 자녀의 가족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법제 14조)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대한민국 국민과 재

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

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재한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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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볍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또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

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법 제5조 제1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법

제6조 제1항).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장은 자료제출 등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

다(법제7조 제1항)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10조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교육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강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 11조는 재한외

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 19)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볍 제 1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국어교육，대한민국의 제도 �문화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었다.이

규정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

및 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세계인의 날부터 l주간의 기

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

하면서 더붙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제19조)，

2.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과거 농어민남성에게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지방자치단체로

18)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 창조

1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에서 제10조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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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어 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가 제정된바 있으나 많은 비판을 받아

지금은 폐지되었다 20) 따라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는 제주도의 경

우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만이 남아 있다

(l) 거주외국인 지원 조혜 및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 및 지역주민의 관섬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 10월 31일 해당지역에 거주

하는외국인을 주민으로 대우할 수 있는 거주이주민 표준조례안인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마련하였다

1)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의 내용

표준조례안은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

다(제1조)
또한 표준조례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지방정

부의 재산，공공시설， 행정혜택 등에서 거주외국인을 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조 참조).또한 표준조례안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

원범위에 대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생활

편의제공，응급구호체계 확립，문화 •체육행사개최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고(제6조 참조)，그밖에 지방정부별로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

한 지원，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랩의 운영，다문화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표준조례안 에서는 ‘거주외국인’의개념에 대하여“ 관내에 90
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 하여 일정한 제한

을 두고 있다 21)

20) 조상균 이승우 전진회，위의 논문， 166-167면
21) 거주이주민 표준조헤안 제 1조-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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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조례의 문제점과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우리

나라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몇 가지 점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안들 모두 지역의 독특한 현실이 전혀 반영

하고 있지 않다 본래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이 의도했던 바는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각 지방정부의 실정에 적합한 조례안을 제정하

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만 보더라도 표준조례안과 별반

다를 바 없다.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따라서

‘거주외국인’의개념의 확대나，‘지방참정권’을포함한 거주외국인의 인권보호조

항릉도 조례에 추가할 수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볍체제를 갖춘 고

도의 지방자치권을 보유한 자치단체임으로 특별법상의 특례조항을 이용하여 다

문화가족에 지원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제주

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2) 쩨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 등의 차별방지와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

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문화 체육행사 개

최 등이다(제 2조) 또한 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 17조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도민증 수여，유공자 및 단체 포상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제 15조에서 “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

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거주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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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으

나，임의규정이라 도지사의 의무를 도출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거주 외국인

이나 다문화가족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다문

화가족의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으로는 미약하다고 본다.깅)

(3)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제1조에서 ‘제주지역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염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

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었다 또한 제5조와 제7조에서 이러한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례 제18조2에서 지원 사업

을 명시하고 있으나，구체적 실현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231

IV. 다문화가족 법제의 개선방향

1. 다문화가족 법제의 체계 정립

다문화 가족들도 우리 법체제하에서 내국인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따라

서 다문화가족들 사이의 혼인 및 친자 및 상속관계는 친족상속법에 따른 민사

법상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국가의 다문화가족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

으로 제정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인 다문화가족법은 가족법의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다문화가족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적 색채률 띠고 있으며，선언적프로그

램적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또한 그 수범자도 일반 개인이 아닌 국가와 지방

2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혜 제 1조-제20조 창조，

23) 체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헤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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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이며 국가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41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제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대표적인 법률이다.그 외에 건강가족기본법과 국적법，외국인근로자의 고

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 결혼중개업법 등도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법

률이다.또한 2013년에 국회입법안으로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이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볍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거의

동시에 제정되연서 두 법률은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며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을 그 이념으로 하며 2013년의 다운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안도 같은 성격의 기본 법안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다문화기족 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잃)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그 대상을 외국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다

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외국인 중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법률이다.

두 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상위법인 것처럼

보이는데，위 법률에 관한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무부

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우선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을 차치하고서도 양 부처의 업무

가 중첩됨에는 틀림이 없다

가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보건복지부의 소관사항은 통법 제4조의 실태조

사와 제 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세터의 지정에 한정되고 나머지 권한들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업무에 가장

적합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권한이나 임무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24) 다문화가족지원볍 제3조2 창조
2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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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렇게 막연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주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로 규정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각 정부부처

간의 관할권 및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지원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는 명확한 주무부처의 지정과 권한의 재분배

가요구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과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자까지 규율할

수 있는 광의의 다문화사회의 정의개념을 사용하는 큰 틀의 다문화사회기본

법을제정하고， 거기에서 재한외국인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들을 포섭하고， 다

문화가족지원법은 기본법적 성격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

서 다문화가족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2. 다문화가족 개념의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2008년도에는 결혼이주민과 출생국민으로 이루

어진 가족만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였다가 이를 개정하여 인지국민과 귀화국

민으로까지 그 보호범위를 넓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결혼이민자이다. 이 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

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
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의거하여 생래적으로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결혼하는 경우‘즉 외국인과 생래적 내국인이 결혼하는

경우와 아울러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이 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이다.

따라서 가령 국제결혼 가정，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이주노동자 부부와 그

26) 조상균 이숭우，전진회. 위의 논문， 162-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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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태어난 아동，외국인 유학생과 그 동반가족，무국적 외국인과 그 가족

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원래 한국인과 부부관계를 맺은 외국인만을 보호대상

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및 그 자

녀와 비교할 때 자칫 불평등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또

한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들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경제적으

로 한국사회에 기여했더라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출입국

관리행정상 단속과 장제퇴거의 대상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결혼이주민으로 이주하였다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혼인이 해소된 경우，외국인유학생， 탈북자，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등 여러

부류가 존재하고 국민과의 결합이 아닌 외국인과 이루어진 가족들이 존재하

고 있다-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고급 인력의 제공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

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즉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

법이란 법의 명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법이 “다문화가족”전체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발전을 위한 것이고，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

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을 현재와 같이 협소하게 설정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통법 제2조 l호와 2호에서 결혼이민자와

국민，인지국민，뀌화국민과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제2조 3호에 합법적인 체류자로서 외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

족의 경우에도 정의개념에 포함시켜야 원래 의미의 다문화가족 정의개념과

부합하며 합당하다 할 것이다.정책의 지원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을 폭넓게

정의할 경우 그만큼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므로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정의규정에는 되도록 폭넓게 다문화가족을 정의하되 정책지원에 있어서는 지

원정책별로 세분화하여 규율하는 것，즉 체류자 유형별 다 문화 가족지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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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3.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추진체계

현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안전행정부

등 8여개 부서에 이르고 있고 정책에 따라서는 각 부처별로 산발적지원이 이

루어지고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많다 27) 향후 결혼이주자로 시작된 다문화가

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주민인 l세대 다문화가족(부모

세대)을거쳐 2세대 다문화가족(부모와자녀)과3세대 다문화가족(자녀세대간

다문화가족)으로이어질 것이고，다문화가족의 정체성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혼인，출산，육아，교육，취업，혼인으로 이어지는 생

애주기에 따른 전방위적 지원대책과 필요성이 요구된다.현재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는 것은 혼인과 육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국무총리

실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의 4).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단계 및 평가까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행정기관 등이 실시하여야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적시되어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산전 �산후에서 보육 •교육

과 다국어서비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구체적으

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해야할 의무가 무엇인지가 불투명하다

다문화가족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게도 일반

적인 국민보호를 위한 사회복지규정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해서는

일반적인 사항과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현행 다문화가

족지원법에 의하면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7) 최무현 1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수단에 관한 연구-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제42권 3호.2008 가을.57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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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의문이다.

이 법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다국

어서비스 제공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향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을 통

하여 다문화가족들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다문화가족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참여

현재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일방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

하여 왔다.정작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

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의 수요와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통계에 의존하여 다문화가족을

일방적인 수혜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28) 언어소통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감정소통이 더욱 중요하며 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도 상호 문화의 이해가 중요하다. 다문화주의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지역공

동체의 수준에서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이주민틀과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

하다.특히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의 주체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공동체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가족들은 대부분 빈곤층이지만

어떠한 사회보장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63퍼센트가 아파

도 병원에 못가고 있다.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또래 한

국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자녀

들은 ‘출입국사실증명서’가있어야만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고 중학교를 진학

하면 청강생 자격만 부여한다. 고등학교 진학은 아예 불가능하다. 2003 년 ‘불

법체류’아동 l천 명 중 2백5명만이 취학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매

우 어린 나이에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국가인권위 조사를 보면 초 ，중학생

28) 깅기하‘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국내체류외국인 정책 ，저스티스 통권 제106권.2008
09，229 - 23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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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의 이주노동자 청소년 5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공장 노동자가 20.7
퍼센트나 됐다.미취학 중학생들 중에서는 50퍼센트가 공장 노동자라고 답변

했다.이들은 3D 업종 공장에 취업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보통 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29) 이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따라서 이런 아동들의 취학

과 의료보험가입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또한 결혼이주자들이 다문화가정 내에서 받는 어려움은 가정폭력 및 이혼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 이상이다.그 자녀들도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이나 취학

등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자기결정권’이란단어는 법의 여

기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다문화가정에서야 말로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제 다문화가족들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을 마치

고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모든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가족

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참여시키기 위하여 지금보다 많은 수의 다문화가족 구

성원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5. 법률의 임의규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의 내용이 지나치게 임의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

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

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그 밖의 많은 조치，가령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

원，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법 제7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29) 이정원，불법을 대물림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들，다함깨， 2006.1.25 :http://www.Jeft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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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지원(법제8조)•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법제9조)，아통 보육 �교육
(법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법제12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법제13조)등 다른 거의 모든 행위들이 “".실시할 수

있다”는등의 입법형식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

이는 아마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다문화가족을 지원

하기 위한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법적 책임을 염려한 입법

인 듯하다 하지만 그럽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기족지원볍 상에 규정된 다양한

국가의 행위들이 모두 임의규정으로 입법되어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따

라서 향후 이러한 임의규정들을 되도록 강제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률의 대안을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국가의 재정과 어

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가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했어야 한다.그러나 현재

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연구는 많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아 규범

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따라서 향후에는 규범적인 연구와 함께 비

용 �편익，비용 •효과 분석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

책을 마련함에 노력할 것이다

둘째，다문화가족 관련 법률들과 관련하여 당해 법률들의 입법목적과 방법

론적 측면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입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불법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의 취학을 위하여 자녀들의 주소

지를 종교단체 도는 시민단체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부모들이 취학과 의

료보혐의 주소지로 인한 추방사례를 방지하여 실질적으로 취하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조항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추가하여 다른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틀을 보호하는 것도 체계적인 입법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적볍.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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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지원법 등의 관련 법률들이 상호 간에 관할기관，내용，추진체계 등이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거나 다문화 가족을 보호함에 있어 비어있는 부분이 발생하

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이것은 아마도 1990년대까지는 외국인이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할 현실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2000년 대 초반부터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발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이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법을 서둘렀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과 체계와 내용이 상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볍률들을

입안하고 제 •개정할 때에도 최소한 정부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등을 통하여 기존법률과의 상충관계，비용 •편익관련 문제，

비용 �효과문제， 법률의 효율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함으

로써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들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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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modelling issue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Kwon，Young-Ho
Professor.. hξiu Nationa1 University Law School

In the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immigrants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have increased through overseas employments and international
marriage since late 1980. Recently female immigrants，especially come from
south-east asia for example Vietnam and China，make up the majority of
immigrants throug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female guest
workers.

The member of multi-cultural family have had bad conditions to ad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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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 to new circumstances because of different language. culture.
customs. identity and law ete. Because we korean have discrimination
against strangers they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on the street and at
school because of different skin color.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help
multi-c띠tural family to orient themselves to korean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Multi-ωltural
family Support Aet". that legislated for support the multi-cultural family.
The Aet took effeet in 2007 officially. and certifies Korea as an immigration
state. especially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Because of threat of reduetion in korea population and the
moderation of state welfare policies we need more and more to ease the
integration of irnmigrants and their attainment of citizenship

According to the aet korean government must provide the adequate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for multi-c비tur려 family. But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most of provisions for Aid are voluntary regulations and thus
they don’t have compelling power

Key words Multi-culture. multi-cultural farnily.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et. Foreig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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